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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주문

○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940만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균

등하게 행정ㆍ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

특별시분 재산 세액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「지방세기본법 일부개

정법률안」을 국회에서 신속히 발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기

를 강력히 촉구함

2. 제안이유

○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음. 주

요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 격차로, 자치구별 재산 세액 격차는 매년

벌어지고 있음. 2024년 예산 기준으로 강남구 세입은 강북구의 약

25배로 나타남. 이러한 자치구 간 재정 격차의 악화는 서울시의 균

형발전을 저해하고, 서울시민에게 차별적인 행정 및 복지서비스 제

공하는 결과를 초래함.



○ 2008년 자치구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서울 어느 지역에 살든

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행정ㆍ복지서비스를 누릴 수

있도록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됐고,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공

동과세 조정 전ㆍ후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눈에 띄게 완화하는 효과

가 나타남.

○ 하지만 공동과세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현재, 재정 격차 완화 효과

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. 강북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조정 후 격차가

2020년 5.1배, 2021년 5.3배, 2022년 5.4배, 2023년 5.46배로 해

마다 벌어지고 있고,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자치구 간 격차는 더

욱 벌어져 재정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임.

○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, 2020년 국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

시분 재산 세액의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

정하는 「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발의한 바 있으나, 법안

이 계속 계류되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

자동 폐기되었음.

○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기를 기대하고 있으

며,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람. 이에, 국회와

행정안전부에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의 비율을

상향 조정하는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고 심도 있

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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